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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의 지속적인 강경조치와 대남도발로 인

해 남북 간 교류협력이 위축되어 온 상황에서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천안

함 폭침을 일으켰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

는 2010년 5월 24일 북한의 도발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보다 건전하고 정

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5대 남북교류협력 중단조치(이하「5.24

조치」)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행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취약계층을 제

외한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 간 교류 

중단으로 인한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이하‘경협’) 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제1절 남북 경제협력

1. 남북교역

가. 개요

2010년 남북교역은 「5.24조치」의 영향으로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이 

감소하였지만, 개성공단 교역의 증가에 힘입어 2009년의 16억 7,908만 달러 

대비 13.9%가 증가한 총 19억 1,22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0년 일반교역

은 1억 1,786만 달러로 2009년의 2억 5,614만 달러 대비 54%가 감소하였고, 

위탁가공교역은 3억 1,756만 달러로 2009년의 4억 971만 달러 대비 22.5%

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개성공단 관련 교역은 14억 4,286만 달러로 

2009년의 9억 4,055만 달러 대비 53.4%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개성공

단도 「5.24조치」의 영향으로 신규투자 등이 제한되고 있지만, 2008년 12월

부터 2009년 8월까지 지속된 북한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 조치(「12.1 

조치」) 해제에 따른 반등효과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 남북교역은 17억 1,385만 달러로 2010년 19억 1,225만 달러 대비 

10.4% 감소하였다. 특히, 2011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5.24조치」의 

영향으로 2010년 4억 3,542만 달러에서 393만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

러나 2011년 개성공단 관련 교역은 섬유 및 전자전기제품 산업 등의 호황

에 따라 2010년 14억 4,286만 달러 대비 17.7% 증가한 16억 9,763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남북 교류협력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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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남북교역 규모

                  

구
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반
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반
출

- 2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2 888 745 868 800

계 19 14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1,820 1,679 1,912 1,714

나. 유형별 교역현황

남북교역을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나눠 보면, 2010년도 상업

적 거래는 18억 8,926만 달러로 2009년의 16억 4,211만 달러 대비 15.1% 증

가하였고, 전체교역에서의 비중도 98.8%로 전년의 97.8%보다 다소 상승하

였다. 상업적 거래 중 반입은 10억 4,369만 달러로 2009년 대비 11.7% 증가

하였고, 반출도 8억 4,558만 달러로 2009년 대비 19.5% 증가하였다. 

2010년 상업적 거래의 구성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성공단 교역

액은 14억 4,286만 달러로 2009년 대비 53.4% 증가하면서, 전체교역에서 

75.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탁가공 교역액은 3억 1,756만 

달러로 2009년 대비 22.5% 감소하였으며, 전체교역에서의 비중도 2009년 

24.4%에서 2010년 16.6%로 감소하였다. 일반교역의 경우도 1억 1,786만 달

러로 2009년 대비 54.0% 감소하여 전체교역에서의 비중이 2009년 15.3%에

서 2010년 6.2%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2010년도 비상업적 거래는 2,298만 달러로 2009년의 3,696만 달러 

대비 37.8% 감소하여 전체 교역에서 1.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천안

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의 영향으로 대북지원이 감소한 결과이다.

2011년 상업적 거래는 17억 233만 달러로, 전체교역의 99.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개성공단 교역액이 16억 9,763만 달러로 상업적 교역의 99.7%를 

차지하고 있다. 상업적 거래 중 반입은 9억 1,288만 달러, 반출은 7억 8,945

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비상업적 거래는 1,153만 달러로 전체 교역의 

0.7%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2010년 및 2011년도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구 분

상 업 적 거 래 비 상 업 적 거 래

합 계개성

공단

위탁

가공

일반

교역

금강산

관광

기타

경제협력

대북

지원

사회문화

협력

2010

교역액 

(천달러)
1,442,856 317,558 117,862 2,745 8,244 22,283 700 1,912,248

구성비

(%)
75.5 16.6 6.2 0.1 0.4 1.2 0.0 100.0

2011

교역액

(천달러)
1,697,632 3,704 226 761 4 11,396 130 1,713,854

구성비

(%)
99.1 0.2 0.01 0.04 0.0003 0.7 0.01 100.0

2010년 및 2011년 거래 유형별 구성비

2010년 2011년

금강산 관광 0.1%

기타 경제협력 0.4%
민간지원 0.9%

정부지원 0.3%

일반교역 6.2%

개성공단
75.5%

위탁가공
16.6%

민간지원 0.7% 위탁가공 0.2%

개성공단
99.1%

  (단위 :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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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역구조

2010년 남북 간 교역 품목으로는 2009년과 마찬가지로 섬유류, 전기·전

자제품, 농림수산물, 기계류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섬유류 교역액

은 개성공단의 정상운영에 따라 총 8억 6,086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교역

에서 45.0%를 차지하여 2009년의 6억 8,792만 달러(전체 교역의 41.0%)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다. 전자·전기제품류 교역액은 2009년 3억 3,112만 달러

에서 4억 7,086만 달러로 증가하여 전체 교역에서 24.6%를 차지하였다. 반

면 농림수산물 교역액은 1억 2,955만 달러로 2009년의 2억 3,771만 달러 대

비 44.5% 감소하였고 전체교역에서의 비중도 6.8%(2009년 14.2%)로 하락하

였다.

2011년 개성공단과 관련된 섬유류 교역액은 7억 192만 달러로 전체 교

역에서 40.9%를 차지하고, 전자·전기제품류 교역액은 5억 2,797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30.8%를 기록하고 있다.

남북 교역 품목 구성

(단위 : 천 달러, %)

구분 섬유류
전자전
기제품

농림
수산물

기계류
생활
용품

철강금
속제품

화학공
업제품

광산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잡제품 계

2010
860,861

(45.0)

470,863

(42.2)

129,547

(6.8)

129,919

(7.1)

113,917

(6.0)

66,813

(3.5)

77,480

(4.1)

33,967

(1.8)

27,440

(1.4)

1,441

(0.1)

1,912,248

(100.0)

2011
706,345

(41.2)

528,111

(30.8)

33,073

(1.9)

122,429

(7.1)

124,517

(7.3)

37,243

(2.2)

92,384

(5.4)

31,118

(1.8)

36,778

(2.1)

1,856

(0.1)

1,713,854

(100.0)

한편, 남북 간 교역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수는 2010년에는 920

개사로, 2009년 1,319개사에 비해 30.3% 감소하였으며, 교역품목의 수도 

795개 품목으로 2009년 822개 품목에 비해 27개 품목이 감소하였다. 2011

년 상업성 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는 모두 373개사로 대부분 개성공단 관련 

업체이고, 교역품목의 수는 700개이다. 

라. 「5.24조치」에 따른 기업애로 최소화

정부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를 유도하기 위하여 「5.24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우선, 남북교역 및 

신규투자 불허 조치 이행을 위해 2010년 6월 14일에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남북 간 모든 물품의 이동을 

승인대상으로 전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반출·반입에 따른 통

관검사를 강화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제3국산으

로 위조하여 위장반입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법무

부·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11개 부처와 합동으로 관계부처 합동점

검회의를 2011년 1월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대

한 제3국 위장반입 단속·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24조치」로 인해 우리 업체들이 불가피하게 겪고 있

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5.24조치」 발표 직후

인 2010년 5월 25일부터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파악 및 안내 등을 

위해 「남북교역 애로상담센터」를 개설하여 2010년 11월 말 까지 운영하였

다. 「남북교역 애로상담센터」에서는 상담센터 개설 초기부터 일일 50건 이

상의 상담·안내를 실시하였고, 2010년 5월 시점을 기준으로 교역 및 경협

에 참여했던 모든 업체들을 대상으로 2차례 실태조사(2010년 5월 25일 ~ 6

월 2일, 2010년 6월 17일 ~ 6월 21일)를 실시하였다.

제1·2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10년 5월 24일 이전에 농수산·광산물 교역 관련 선불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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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거나,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반출했던 경우 등에 대해서 반입·반출 유

예조치를 실시하였다. 

일반교역의 선불금 지급분 반입 유예조치는 2010년 6월 초부터 10월 말

까지 허용하였으며, 위탁가공교역 관련 반입 유예조치는 2011년 2월 말까

지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1억 2,578만 달러 상당의 일반교역 선불금 지급

분과 위탁가공 완제품이 반입되었다. 

이와 함께 위탁가공업체들이 2010년 5월 24일 이전에 위탁가공 계약을 

맺고, 국내에 준비해 둔 원부자재에 대해서 2010년 6월 30일부터 8월 31일

까지 반출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위탁가공교역과 관련된 총 4,141만 달

러 상당의 원부자재가 「5.24조치」 이후에 추가 반출되었다.

반출·반입 한시적 허용과 함께 정부는 기업의 경영상 애로를 덜어주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에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제도」를 신설하고, 

연이율 2%의 저리정책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우선, 정부는 남북교역기업

을 위하여 2010년 7월 2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남북협

력기금에서 총 600억 원의 대출재원을 마련하였다. 이어 7월 29일 교역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0년 8월 2일부터 2011년 1월 31

일까지 약 6개월간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165개 기업

에 298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였다. 다음으로 정부는 북한에 투자한 남북경

협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10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

북협력기금에서 총 70억 원을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으로 의결하였다. 10월 

25일 남북경협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약 3개월간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4개 기업에 

38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였다.

2011년에도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5.24조치」 1년을 맞아 교역 및 경협업체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제3차 실태

조사(2011년 5월 13일 ~ 18일)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교

역·경협업체들의 대북 투자자산 점검·보호를 위하여 개성공단·금강산 방

문 및 제3국 접촉을 선별적으로 허용하였다. 또한 남북교역기업(2011년 8월 

3일)과 남북경협기업(2011년 10월 4일)에 대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의 대

출기간을 일괄적으로 1년 연장하는 상환유예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정부는 남북교역 및 경협기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

2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지원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12

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제24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2011년 12월 30일 「남북교역 및 경협기업에 대한 제2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

금 대출 남북협력기금 지원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의결의 내용은 남북교

역기업과 남북경협기업에 각 350억 원 및 50억 원 등 총 400억 원 범위 내

에서 1차 특별대출 수혜기업에 추가적인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1차 특별대

출시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마. 남북교역체계 개선 노력

정부는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을 제정한 이후 남북관계 상황에 대응해 나가면서 변화하는 남북교류협력 

현실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과 하위규정을 지속적으로 보

완해 왔다.

특히 2009년에는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남

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 추진과

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법률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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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질서 있는 교류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 중에 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남북 간 금전 이동 시 원

칙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금전 이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이탈주

민 및 이산가족이 재북가족에게 보내는 생계유지비, 의료비 등 인도적 성

격의 소액송금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사안에 따라 탄력

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제3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직접 북한에 지

원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법 밖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행위를 법 체제 내로 끌어들여 보호하고 투명화

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대북협력사업을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

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대북투자를 법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 및 지원서비스도 강화하려고 한다. 현재 정

부는 반출·반입 승인 등 법규상 규정된 행정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어 북

측 상대방, 상품정보, 접촉채널 등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공신력 있는 지원시

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남북교류협력

지원기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 간 불공정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체계

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역사업 등록제를 신설하여 보

다 정확한 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기에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업체는 모두 등록을 허용하여, 

등록제도 자체가 남북교역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 개정안은 유관부처 의견협의(5월 17

일 ~ 8월 11일), 입법예고(5월 23일 ~ 6월 13일), 부패영향평가(5월 19일 ~ 6

월 13일), 규제심사(8월 12일 ~ 9월 15일), 법제처 심사(9월 19일 ~ 10월 17

일), 차관회의(10월 20일), 국무회의(10월 25일)를 거쳐 2011년 12월 기준 국

회에 제출(12월 28일)되어 있다.

2. 금강산 관광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2008년 7월 12일부터 잠

정 중단되었다. 관광중단의 원인이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무고한 관광객이 

사망한 것이었던 만큼, 정부는 관광재개 조건으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

책 마련, 신변안전보장 강화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

한은 우리 국민의 신변보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는 외면한 채 관광재개

를 요구하면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측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

치를 지속해 왔다.

북한은 2010년 4월 우리측 부동산에 대한 몰수·동결조치를 취한 데 이

어 2011년 4월 8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대

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취소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4월 29일

에는 기존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금강산 관광지구를 내옴에 대하

여」(2002년 10월 23일)를 대체하여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를 내온다」라는 

정령을 발표하고, 5월 31일에는 기존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대체하여 「금

강산국제관광특구법」(이하 ‘특구법’)을 채택하는 등 그동안 우리측 사업자

와의 모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1년 6월 17일에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 대변인 통고 형식으

로 남측 재산 처리문제 협의를 위해 모든 당사자가 방북할 것을 요구했

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6월 29일 「민·관합동협의단」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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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북협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협의 자체를 거

부함에 따라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7월 13일 두 번째 협의

에서 정부는 「특구법」에 대한 거부 및 우리 국민 재산권 보호 입장을 분

명히 밝혔으나 북한은 「특구법」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재산등록만을 요구했다.

2011년 7월 25일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당면문제 해결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했으나, 북한은 일방적인 재산정리만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현대아산도 사업자 차원에서 8월 3차례 방북하

여 독점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특구법」을 고수하며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금강산 관광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2011년 8월 22일 북한은 우리측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하겠다

고 통지하였다. 또한 8월 말부터는 외국 언론사 및 관광회사 관계자를 대

상으로 ‘나선-금강산 시범크루즈관광’을 실시하여 부두시설, 온정각, 문화

회관, 금강산호텔(북측 자산을 현대아산이 임차하여 리모델링 투자) 등 우

리측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면서 불법적인 금강산 국제관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는 사업자 간(현대아산-아시아태평양평화위

원회) 계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남북 당국 간 투자보장 합의에도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약속준수 원칙을 저버

린 행위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원칙

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관광중단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금강산 관광 관

련 영세 협력업체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14억 원을 

대출하는 등 지원조치를 하였다.

제2절 개성공단사업

1. 개성공단의 안정적 관리

가. 공단 운영 환경의 변화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

는 2010년 5월 24일 대북 조치를 발표하였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엄중

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생산활동은 지속 유

지해 나가되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는 당분간 금지하고, 우리 국민의 신변안

전과 기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인원

을 평소의 50~60%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북한은 2010년 5월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5

월 27일 총참모부 중대통고문 등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5월 30일에는 북

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구두 통지문」을 통해 “남측의 조치는 공단폐쇄

를 위한 사전작업이며,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측의 책임”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10년 5월 28일 북한 국방위원회의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는 북남협력과 교류의 상징이며 장

군님의 은정과 사랑과 배려가 담겨진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5월 30일 북

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구두 통지문」을 전달할 당시에도 “6.15 공동선

언 정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우리측 군사훈련을 핑계로 연평도 포격 도발

을 감행함에 따라 정부는 급격한 상황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북한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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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11월 24일부터 우리 국민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을 잠정 차단하고 국내 귀환만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

하였다. 이틀 후인 11월 26일에는 급작스러운 출경중단 조치로 인해 개성에 

잔류하고 있는 인원들의 난방·식사 등 생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

할 것을 예상하여 가스·유류·식자재 공급을 위한 개성공단으로의 예외적

인 출경을 허용하였다.

2010년 11월 29일부터는 남북 간 급격한 상황악화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고 판단하고, 선의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생산중단으로 인해 입게 될 경

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수송 및 생산활동 유지를 위한 최소한

의 개성공단 출경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12월 20일 한미합동으로 연평도

에서 우리측의 해상사격 훈련이 있던 당일에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잠

정적으로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을 차단하였다가 12월 21일 이후에는 다시 

출경을 재개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발생하지 않

고 남북관계 긴장상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개성공단으로의 출경과 관련

하여 연평도 포격 도발 이전 수준으로 점진적인 환원 조치를 시행하였다.

2011년에 들어와서 북한은 1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

당·단체 연합성명」을 시작으로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 등 우리측에 대한 

대화공세를 시도하였다.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해서도 1월 8일 북한 조국평

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업지구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재

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1월 12일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앞 통지문을 통

해서도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성에서 가질 것을 제의

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1년 2월 7일에는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의 서한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와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배포하면서, 개

성공업지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 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지지·성원을 보내줄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1월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회담제의는 위장평화 공세이자 우리 사

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으로서, 남북 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함

을 강조하였다.

나. 안정적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

정부의 「5.24조치」 초기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기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남북관계 상황 악화로 인해 개별 기업에 따라 기존

의 주문생산 계약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기도 하였고, 잔여물량에 대한 납

품이 취소되기도 하였으며, 제품 생산·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겪기

도 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축소 조정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공

장 현장의 관리인원 부족으로 생산라인 품질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과 피로누적, 안전사고 가능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기업들의 다양

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생산활동 유지 및 피해 최소

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정부는 「5.24조치」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개성공단 체류인원 관리를 남

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면서 신축적으로 운용하였다. 「5.24조치」 직후 500여

명 수준에서 관리되던 체류인원은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확대·관리하였

으며,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축소 조정하였다가 2011년 4월부터 다시 점진

적으로 확대 조정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